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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

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

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

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

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

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취약계층, 교육복지, 교육기회, 초중등교육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statu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and 

providing constructive strategies for future direction. In order to collect data, we have used on-line survey, 

in-depth interview personnels in charge of 17 school districts and open forum with municipal board 

members of education along with related literature review. As results, since 2003,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has been proved and the areas have been expanded. 

Furthermore, institutional stability has been confirmed along with the supports of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s and Ministry of Education Ordinances. However, since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project has transferred to 17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t show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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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cy of that the overall programs were not fully activated and gradually stagnated. According to these 

issues, we proposed various implemental policy suggestions though the revision of Article 28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related law.

Key Words :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education weakness class, education welfare, 

educational opportunit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과정과 결과상에서 나

타나는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역교육공동체를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 이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학습 결손 예방과 극복을 위

한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과 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

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욕구 충족 등도 함께 중시되고 있다.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시작

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2011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

다.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마련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실

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광역시 단위로 확대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2].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참여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고[3], 자생적인 지역사회 네트

워크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대응투자 금액도 증가하는 등 다

양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다[4]. 이러한 성과 등에 기초하여 정부는 2010년에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 제54조를 개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부

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2011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을 제정하였다[5].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 및 재원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2011년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 제106호 제4

조에서 사업학교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

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2011년 이후 교육감이 주관하는 정책 사업으로 전환되는 배경이 되었다[6][7]. 결과적으로 

볼 때 2011년 이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

다. 이로 인해 대상학교 선정 및 수혜대상 학생 선정 기준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

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역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8][9]. 반

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이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으로 마련되고, 특별교부금에 의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

다. 각 시도의 사업 운영현황을 상호 비교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사업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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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역별 서비스 수준의 편차를 최

소화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단위로 사업을 표준화 하거나 전국적

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점차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때문에 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교육복지우

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정책 수행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

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시도교육청 설문 문항에는 사업 

담당부서, 업무 담당자 현황, 사업전문인력 배치교 현황,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설문 문항에는 교육청 기본현황, 사업담당자 

현황, 교육지원청 예산현황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설문문항은 학교 기본현황, 단

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운영현황, 장단기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진행자 현황, 사업 

전문인력 현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조사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

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 집단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오프라인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전에 설문지를 충분히 검토 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

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통계자료,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운영계획서,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5개 교육청, 110개 교육지원청, 2,090개 학교가 2016년 운영현황조사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

을 모색하였다.

3. 운영실태

온라인 설문조사에 유효한 응답을 한 시도교육청은 14개였다. 14개 시도교육청의 응답을 분석하

여 교육청 업무 담당자 현황, 사업운영학교 수, 사업 전담인력 배치 현황, 사업예산 규모 등을 파

악하였다.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교육청 교육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3개

이며, 나머지는 팀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담당자는 교육청별로 평균 

3.5명이며, 일반직이 65.4%로 가장 많았고, 프로젝트조정자가 26.9%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문직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5.8%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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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교)

구분
세출예산

(A)

사업전담인력 배치 학교 현황(사업학교 수) 1교당 지원 가능

금액 (A/B)배치교 미배치교 계(B)

시 지역 평균 72,772,618 853 1,273 2,126 34,230

도 지역 평균 49,362,993 546 379 925 53,365

전체 평균 122,135,611 100 118 218 40,186

학교 수를 조사한 결과 3,051개로 나타나 교육청 당 평균 218개 학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로 지정하여 운영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전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평균 100개

(45.9%), 미 배치된 학교는 평균 118개(54.1%)로 조사되어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배치

된 학교보다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2010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은 810억 원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663억 원 수준이 되었음을 발견하였

다[4],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는 2012년까지의 통계자료만 제시되어 있어 이후 예산변동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세출예산 결산자료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3년을 정점으로 

사업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1,221억 원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0].

예산이 감소한 2013년 이후 시 단위와 도 단위 교육청의 예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시 지역은 

2013년 1,027억 원에서 2016년 728억 원으로 감소하고, 도 지역은 2013년 515억 원에서 2016년 494

억 원으로 감소하여 시 지역의 예산 감소폭이 도 단위 지역보다 컸다. 이와 같은 예산 감소는 학

생 수 감소가 한 가지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으나 학생 수 감소가 도 단위가 시 단위 보다 컸던 

점[11]을 고려할 때 시 단위 지역의 예산 감소는 특이할 만한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

재정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2016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세출결산 자료와 시도교육청 사업 운영학

교 수를 조합하여 1교당 지원 가능한 금액을 조사하였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교당 지원 가

능한 금액은 시 단위의 경우 1교당 평균 34,230천원이며, 도 단위의 경우 1교당 평균 53,365천원으

로 나타나 도 단위 지역이 시 단위 지역에 비해 1교당 평균 19,136천원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사업운영계획서와 시도교육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에서 시도교육청 주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대상자 선발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지정방식 등에서 조

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지방교육재정 상황에 따른 차이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같은 우선지원대상 학생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학생 1인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형평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12]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표 1] 시도교육청 사업예산 및 사업운영 학교 수(2016년)

[Table 1] Office of Education budget and number of schools(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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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 재구성

다음으로 교육지원청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지원청별로 평균 4.1명이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담당자는 프로젝트 조정자가 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직

이 30%, 전문직은 25%, 기타 10%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 조

정자의 93.3%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으며, 일반교육학 전공자는 12.8%, 교과교육학 전공자는 

14.1%로 조사되어 대부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았다. 교육지원청의 자체사업비 구성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민간이전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사

업 운영비가 18.4%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예산을 민간이전사업이나 지역공동사업 운영에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지역별로 보면 시 지역과 도 지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시 지역은 

민간이전사업에 전체 예산의 86.4%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도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사업 운영

에 44.7%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이전사업에 19.5%, 연수에 13.9%, 컨설팅 및 평가에 10.5%의 예

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는 시 단위 지역의 경우 복지관련기관, 청소년 기관, 지역아동센터, 민간

기관 및 단체 자원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한 반면 도 지역은 이러한 자원이 

도 지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2,090개의 학교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응답 학교의 학생 구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별로 교육급여 수급권자 가정 학생은 평균 46.5명, 차상위 계층은 12.2명, 다문화 

가정은 11.4명, 한부모가족은 9.0명, 특수교육대상자는 6.0명, 탈북학생은 0.5명이 재학 중이었다. 설

문조사 응답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수 평균을 조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113명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인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수급권자 44.4명, 담임추

천 36.2명, 차상위계층 12.3명, 한부모가족 7.9명, 다문화가정 7.8명, 특수교육대상자 4.0명, 탈북학생 

0.3명으로 나타나 우선지원이 필요한 대상학생의 대부분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교육수급권자 학생과 담임추천 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임추천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특수교육 대상학생 등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사망, 실직, 파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학생

으로 담임이 추천하고 교육복지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 그 비율이 

교육급여 수급권자 수와 비슷할 정도로 높다는 점은 특이할 만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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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선지원학생 수(2016년)

[Table 2] priority support number of students(2016년)

(단위 : 명)

지역

1교당 우선지원학생 수

계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담임추천

시 평균 45.0 7.7 11.6 0.3 7.0 4.0 35.3 111.0

도 평균 43.3 8.4 13.6 0.3 9.3 4.0 37.7 116.6

전체 평균 44.4 7.9 12.3 0.3 7.8 4.0 36.2 113.0

출처 : [13] 재구성

응답학교의 교복우 사업비 예산을 조사한 결과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88.9%로 가장 많고,

대응투자가 9.0%, 기타 예산이 2.1%를 차지하였다. 사업비의 사용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체 예

산의 68.5%를 사용하며, 맞춤형 지원 활동에 6.4%, 시설자산 취득에 2.9%, 기타에 22.1%를 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18.2개의 프로그램

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형 프로그램은 9.1개, 1개

월 이상인 장기형 프로그램은 9.1개로 조사되어 장단기 프로그램이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시 지

역과 도 지역을 나누어 장단기프로그램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 지역은 단기형 프로그램 8.5개,

장기형 프로그램 7.7개로 단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도 지역은 단기형 프로그

램 10.3개, 장기형 11.5개로 장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다소 높았다. 장단기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 내

용을 조사한 결과, 문화체험(6.6개)과 심리정서프로그램(6.2개)이 전체 프로그램의 70.3%로 가장 많

았으며 학습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2.3개, 12.6%). 학습프로그램이나 심리정서 프로

그램의 경우 장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1개월 미만의 단기형 

프로그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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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시·도
구분

계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기타

단기형
프로그램 수

(비율)

0.7

(7.7)

4.4

(47.7)

2.7

(29.1)

1.4

(15.6)

9.1

(100)

장기형
프로그램 수

(비율)

1.6

(17.9)

2.2

(24.3)

3.5

(38.7)

1.7

(19.2)

9.1

(100)

계
프로그램 수

(비율)

2.3

(12.6)

6.6

(36.3)

6.2

(34.1)

3.1

(17.0)

18.2

(100)

(단위 : 명)

시·도

구분

계
교사

사업

전문인력
외부강사

자원

봉사자
기타

학습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3.8

(48.7)

0.6

(7.4)

1.7

(21.7)

1.5

(18.7)

0.3

(3.6)

7.9

(100)

문화체험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5.4

(54.4)

0.9

(9.6)

2.2

(22.3)

1

(10.4)

0.3

(3.4)

9.9

(100)

심리정서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6.4

(58.5)

1

(9.4)

2.3

(20.7)

0.8

(7.4)

0.4

(3.9)

10.9

(100)

기타프로그램
강사  수

(비율)

4.5

(55.0)

1

(12.4)

1

(11.8)

1.1

(12.9)

0.6

(7.9)

8.1

(100)

계
강사  수

(비율)

20.1

(54.6)

3.5

(9.5)

7.2

(19.6)

4.4

(12.0)

1.6

(4.3)

36.8

(100)

[표 3] 프로그램 구성(2016년)

[Table 3] Program composition(2016년)

출처 : [13] 재구성

단위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구성 현황

을 파악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학습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 기타 프로

그램 모두에서 교사의 참여비율이 48.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4.6%로 조사되어 교사가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학교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전문인력의 참

여가 낮은 이유는 [표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업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54.1%에 달

한다는 점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표 4] 강사 구성(2016년)

[Table 4] Instructor composition(2016년)

제도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규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

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관련법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근



An Analysis for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Copyright ⓒ 2017 HSST312

거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를 개정하고, 2011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을 제정하면서 마련되었지만, 2016년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

조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가 개정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생이 ‘경계선 

지능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으로 한정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에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39)로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학습부진 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

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 법안은 ‘학습부진 등’의 의미를 ‘성격장애나 지적기능 저

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과 학업중단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서는 학습

부진의 의미를 지적자애 군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습능력과 사회성 등이 다소 결

여된 학생들을 의미하는 ‘경계선 지능학생’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교육심

리학용어사전에서 ‘학습부진’이란 “성격, 태도, 학습동기, 학습습관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이나 

학습결손, 부적절한 교수방법, 가정환경 등과 같은 개인의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결과가 학습

자의 잠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13]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와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잠재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같은 의미로 치환(置換) 하

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학습부진’의 의미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285호)’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

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초기에는 현재 방과후학교 

사업이나 Wee사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사업과 Wee클래스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고유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1995년 5․31교육개혁을 출발점으로 하

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453,391개의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기준으로 전국 

99.7%의 학교에서 62.1%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14].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

업에서 수행하던 학습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방과후학교에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Wee사업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생,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에 6,281개 클래스, 195개 센터, 15개 가정형 Wee, 12개 스쿨에서 다양한 교육 및 심리지

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정책 수행 상태를 진단

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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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근거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2011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

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에 의해 시도교육청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이 활성

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주도하

여 추진하던 사업을 시도교육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맞춤형 복지

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잘 달성되지 못한 것은 교육복

지우선지원사업의 분명한 방향성과 정체성이 부족했으며, 사업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온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향후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정체성 위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 심층면담 결과, 교육복지사업

의 향후 발전 방향을 또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방과후학교와 Wee사업 등과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그동안의 목적과 방향을 살펴보면 교육취약계층학

생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여 이들 학생들이 당면한 현재의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결핍된 욕구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심리, 정서, 문화, 경제적 측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나 Wee사업을 경쟁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학

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의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다[15]. 때문

에 교육부장관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의무를 충분히 다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교

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15]를 

지정운영 하여 체계적인 현황파악, 연구지원, 전문성 신장, 네트워크 강화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근거를 학습부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시급히 개정하여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학

생’, ‘학업 중단 학생’ 이외에도 교육심리학용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결손, 부적

절한 교수방법, 가정환경 등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결과가 학습자의 잠재능력에 미치

지 못하는 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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